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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역내 주요 참여국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공동목표의

설정에서 비롯된다.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은 에너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수급 및 공동개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및 몽고의 참여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주요한 공동목표로는 에너지 수급 문제의 해결, 아

시아 프리미엄의 축소, 에너지 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가속화, 대북 에너지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기여,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

능발전 추구 등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에는 러-중, 러-일간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이르쿠츠크 및 사

할린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에

너지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에너지 협력

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및 제도적 장애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또

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안의 긴급성, 지역협력의 진전

여부,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 및 미국의 입장 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

망이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의 형태와 관련해서 공동체, 정부간기구, 헌장 및 협

약, 지역협력체 및 기술협력체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체

형태의 선택에 있어서는 협력범위의 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한 지역협력과 같은 외부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에너지 협력의 형태

는 단선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

될 가능성도 높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과제들이 도출된다. 일차적

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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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화의 진전이 요구되며 양자

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을 단·장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경제적 타당성의 신중한 검토 위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성을 지니지 못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지

속성을 가지기 어렵다. 경제적 검토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의 공고화가 우선

적인 고려사항이 되며 각 프로젝트간 우선순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개

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기본적으로 각국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동체에 기반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북

아 에너지 협력은 역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에너지

원의 평화적 사용 및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를 통한 동북아 안보 증진이 경

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북한

을 국제사회로 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에너지

협력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은 상당기간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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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가격인하, 공

동비축, 공동개발, 지역경제협력, 환경협력, 북한에너지문제 해결 등 다양한

목표와 수준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에너지 소비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와 과도한 에너지 수입

의존, 특히 중동산 원유에의 높은 의존 등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안전보장을

이루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수급

문제는 단순한 역내 경제문제 차원을 넘어서 주변의 이해관계국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히 관련된 국제관계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에는 크게 두 개의 차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에

너지 수급 문제 해결이라는 특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서 완결구조를 가지는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른 하

나로는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의 한 부분으로서의 에너지 협력

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에너지 문제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간의 심도 있

는 경제협력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역협력의 진전에 따라 동북아 에너지 협

력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상이한 목표를 지니는 참여국들간의 에너지 협력 그리고 나아가서

는 제도화된 에너지 협력체 형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필요성 외에 정치적, 전

략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 협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o 역내 참여국들의 에너지 문제 현황 및 협력에의 입장

o 에너지 협력의 공동목표 및 필요성

o 에너지 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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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부적 환경 요소 및 변수

o 가능한 협력의 형태 및 범위

<그림 1>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요인

현황/ 문제점

개별국 입장 공동목표 에너지협력의

형태 및 범위

외부환경/ 변수

본고에서는 이상의 요인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여기에 수반될 수 있는 문

제점들의 고찰을 통해 향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전개해 나가는데 필요한

분석의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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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참가국들의 입장

가. 러시아

러시아는 막대한 석유 및 가스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으로 등장해 왔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 확보

를 모색하고 있다. 석유재벌을 비롯한 에너지 생산자들은 개발 및 시장 확대

를 염두에 두고 에너지 협력에 접근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도 모색하고 있다. 시장 확보에 있어서는 일본, 한

국, 중국 등 동북아내 주요 에너지 수입국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자본의 규모와 성격이며 이를 통해 지역적 발전을 도모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에너지 협력을 통해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석유의 78%, 가스의

87%를 서시베리아에서 산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

다. 에너지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은 이 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외부로부터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정부는 현재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 정해진 협력의 범

위나 대상을 확정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투자자 선정에 있어서 서방측

그리고 동아시아측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인 바, 동북아 차원의 협력

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다.1)

1)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동북아에너지 협력 연구: 동북아에너지 협력체와 국제기구의 협
력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종보고서 (2003.3), p .145.

- 5 -



나. 중국

중국은 현재 세계 제5위의 석유생산국이고 제20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나, 급격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에너지원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원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2)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국내수요의 충당이 중국의 에너지 협력의 주

된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원유수급과 관련해서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등과의 장기적인 관계

를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보장받으려고 한다.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도입과 관련해서 중국은 현재 러시아 앙가르스크(Angarsk)와 중국의

다칭(Daquing)을 연결하는 2,400km의 송유관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빠른 속도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경우 현재 2.5%에서

2020년경에는 11∼12%까지 사용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3) 이를 충

당하기 위하여 상당량의 가스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중국은 매장 자원의 분배와 시장의 위치가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에너지원의 주요 공급은 서부 내륙지방에서 이

루어지는 데 비해 수요는 동부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서남,

서부지역의 가스전에서 북부와 동부의 시장으로 수송하기 위한 중국종단 가

스 파이프라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

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협력을 통하여 자원고갈 위기에 대처하는 한편 에너지 부

2) 에너지원 중 향후 20년간 석탄연료의 비중이 가장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비
중은 점차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의 비중은 증
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이 중국 에너지 문제의 주 과제로 부상
하고 있다.

3)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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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구조조정과 에너지 효율 증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석탄기술 발전을 통

한 공해배출 감소, 재생에너지 개발, 청정개발기술 개발 등이 환경문제와 관

련되어 논의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각국

정부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참여하는 광범위한 정치적 배경 안에서 다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대외 에너지 정책은 지역적 및 세계적 차

원에서의 중국 영향력의 확대와 병행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 일본

일본은 역내 최대 및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석유소비국이며 에너지원의 해

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국내 석유수요의 97%이상을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안정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이다. 석유

비축, 비상시의 에너지 네트워크, 아시아 석유시장에 대한 공동개발 등이 이

러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본은 또한 현재 13%대의 천연가스 사용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올린

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에서 가장 큰 가스 시장이 될 전

망이다. 현재의 가스 사용은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동경전력, 동북전력을 비롯한 주요 사업자들은 기존 LNG 독점시장의 지위

를 유지하는 한편 사할린으로부터의 천연가스 개발 및 수입을 고려하고 있

다.

에너지 공급과 더불어 일본은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이니셔티

브에 기반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 자유화를 통

해 에너지 정책의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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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동북아 에너지 자원의 시장인 동시에 개발에 필요한 최대의 투자자이

기도 하다. 그러나 2002년 9월 발표된 일본, 중국, 한국 및 ASEAN의 에너

지 협력 에서 보여지듯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에너지 협력의 범위는 동북아

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를 포함하는 포괄적 아시아 협력의 차원

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라. 한국

한국은 에너지원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산업 활동

및 내수를 충당하기 위한 원유 및 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이 절실하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5위의 원유수입국, 세계 2위의 석탄

및 천연가스(LNG) 수입국이며 97%가 넘는 에너지 수입의존과 70%가 넘는

석유자원의 중동지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석유는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 왔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천연

가스 사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의 가스수요는 2001년 기준으로 1차 에

너지 소비의 11.7%에서 2020년에는 13.5%로 증가할 전망이고 LNG 수요가

2001년 1,558만 7천 톤 이후 2015년 2,824만 톤까지 연평균 4.3%씩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공급물량 부족이 1,705만 톤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4)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하여 석유,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

성을 증대시키고 아시아 프리미엄을 해결하는 한편 공동개발을 통한 에너지

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대외 충격에의 노출을 감소하

고 가격 효율성을 고려한 에너지원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에너지 협력은 동북아협력 차원에서의 이해관계와도 연관되어있다. 대륙

4)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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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네트워크와 국내 공급망을 연결함으로써 경제적 연계성을 높이는 한

편 에너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한·일, 한·중·일 협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한국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산업 민영화 및

탈규제를 포함한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마. 북한

북한은 현재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및 전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 과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값싼 석유수입에 에너지 공급의 상당부분을 의존하

였으나, 1990년대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유가를 현실화시키고 경화(hard

currency) 결제를 요구하자 수입의 상당량이 감소되었고 이는 북한 산업활

동의 전반적인 위축을 가져왔다. 북한은 현재 주된 에너지원으로 석탄과 수

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가 북한의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5)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경제발전

에 필요한 필수에너지 공급 확보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자본과

기술 도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이 북한을 통과할 경우 일정 정도의 외자 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킴으

로써 역내 평화정착구도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북

한이 에너지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불분명하고 단시 수

혜자로만 존재하는 것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5) 석유 사용의 대부분은 가솔린, 디젤 및 제트 연료에 한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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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가. 에너지 수급 문제의 해결

전통적 의미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공급안정은 물론 가격 변동 및 환

경 위험성까지 고려하여 위기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일차적 목표는 안정된 에너지원의 수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기적

으로 안정적이고 비용대비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에너지원의 공급 확보를 목

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구매, 운송 및 지역공동비축제도(RJSF)를 고

려할 수 있다.

동북아 국가들간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위기는 자원의 고갈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원의 지역적 편재와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측면이 크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역내 석유 매장량 부족과 더불어 중동지역

의 정치적 불안정성에도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6)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자원은 특정 지역-중국 내륙, 시베리아 등-에 국한되어 분포하지만 이 자원

에 대한 수요는 중국의 남동부와 한국, 일본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집중

되어 있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수요 및 수입 급증은 동북아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역내 국가들간의 긴장관계를 가져올 소

지도 있다.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는 향후 5년에서 10년 이

내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특히 에너지 자원이

6) 김현진, 신 에너지 위기 요인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삼성경제연구소 Issu e Pap er
(2003.6.12).

7) IEA 전망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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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약했던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은 빠른 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해 석탄을

제외한 국내 에너지원의 고갈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

국은 1990년대 초부터 석유소비의 빠른 증가를 보여 왔으며 1993년에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 결과로 2010년경부터 중국 내 석유 수급

불균형은 동북아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8) 천연가스의 경

우에도 2010년 이후 수급 불균형이 급속하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의 핵심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시간이 지날

수록 동북아 지역에서 더욱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동

북아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따른 경쟁의 심화 조짐이 보이

고 있으며, 2010년경에 이르면 동북아지역에서 역내 국가간의 에너지 확보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호이익의 증진을 위

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으로는 수입선의 다변화와 공동에

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원유의 경우 시베리아 횡단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을 통해서 중동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공동에너지 개발은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및 파

이프라인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가들로의 공급을 들 수 있다. 천연가스 자원

은 시베리아 지역에 대단히 큰 규모로 부존하고 있으며, 다국적 협력을 포함

한 공동개발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원거리인 중동과 동남아시아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데 시베리아로부터의 PNG(파이프라인천연가스)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부분의 수입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 지역의 가스 매장은 탐사와 개발을 위한 자본,

8)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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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설비를 필요로 한다. 일본과 한국은 자본,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들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

으며, 러시아는 자원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에서 에너지 협력에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비축유 및 에너지 설비의 공동이용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이 역

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주요 협력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역내 국가

들의 에너지의 수입, 정제, 및 배송체계의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개

별적 거래로부터 오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 아시아 프리미엄의 축소

동북아 국가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세계 원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2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중동

산 원유 수입에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해 오고 있는 아시아 프리미엄

(Asia premium)을 부담하고 있다.9)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지

역에 비하여 평균 $0.94/ bbl가 더 비싼 가격에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

입함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연간 80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적 손실

을 초래하고 있다.10) 이는 동북아 지역 에너지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 인해 아시아 프리미엄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다.

9) Oga wa , Yosh ik i, P r op osa ls on M ea su r es for Redu cin g Asia n P r em iu m of
Cr u de Oil, U n it y Am on g Con su m in g Cou n t r ies an d P r epa r a t ion of Oil
Ma rk et , IE E J 's R esea rch R ep ort, 2002 .

10) イワノフ ウラジミル I 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エネルギ 協力に向けて 政策
硏究 東京: N IRA (vol. 15, n o . 11), 2002, p p . 49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동북아
에너지 협력 연구: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국제기구의 협력 방안 에너지경제연구
원 최종보고서 (200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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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ㆍ일ㆍ중 3국의 아시아 프리미엄

국 가 원유수입(천b/ d) 중동 의존도(%) 프리미엄(천$)
일 본 4,148 0.87 1,238,166
한 국 2,408 0.77 636,162
중 국 788 0.54 145,996
합 계 7,344 - 2,020,324

주: 2000년 기준; 아시아 프리미엄은 $0.94/ b을 적용하였음. 신아시아경제기술연
맹, 앞의 책, p .25.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에너지 조달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

를 남기고 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향후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으로 편재되어있는 단일

공급원으로부터의 공급 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에

너지원 수입의 다변화를 통하여 과도한 중동 의존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동북아 차원의 에너지 개발은 역내 참여국들로 하여금 보

다 효율적인 에너지 통상을 가능하게 하고, 타지역, 특히 중동 산유국들에

대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브렌트유 기준의 원유도입체제의

재검토도 논의되고 있다.

다. 에너지 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가속화

최근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 논의가 정례화, 제도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한중일 정상들은 기존 ASEAN +3 정상회의와 별도로 3국간 정상회

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장관급, 실무자급 회의, 그리고 민

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포럼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동북

아 지역협력은 여기에 참가하는 국가간 정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확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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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역내 동반자 관계 구축을 용이하게 한다.

에너지 협력은 지역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통합

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사업으로의 실효성도 기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동북아 국가간 석유, 가스 네트워크 및 전력망을 연계 구축함으

로써 경제적 공동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개발 및 수송을 기존의

역내 철도 및 물류망과 연계시킴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동북

아 에너지 협력체는 나아가 수송, 투자보호, 통상 및 에너지 효율, 환경, 분

쟁조정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 협력은 역내 협의 기구의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역내 국가간 구속력 있는 에너지 조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공동관리할 기구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를 향후 동북아지역협력의 축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라. 대북 에너지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기여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안보적 관점에서 역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및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돌파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

다. 북한 핵 문제는 모든 참가 당사국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이지만 특히 한반

도에 있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해 북한에 비핵 에너지원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중단할 명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평화체제

구축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 대북 에너지 지원의 기본 틀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 협력을 통하여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기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농업생산 감소 등의 제반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북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북한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파트너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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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유도하고 국제경제적 의존을 심화시킬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마.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구

기후변화협약 등의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에너

지 협력은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대체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 데 있어 환경친화적 방법의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

한 성장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지역차원에서의 환경협력을 통한 청정개발의

촉진은 환경 차원에서 달성해야 하는 주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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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현황

가.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석유개발 및 수송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은 러시아의 동

시베리아 유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합의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1996년부터 러시아와의 정기협의를 통해 파이

프라인 건설계획을 검토하였으며 2001년 러시아 앙가르스크-중국 다칭을 잇

는 중국라인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러시아는

향후 25년간 7천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송하게 된다.11)

러시아와 중국 간의 원유 수송 계약 체결로 다급해진 일본은 자금과 기술

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시도하게 되었다. 2003년 1월 고이

즈미 총리의 러시아 방문과 2003년 6월 일본의 가와구치 요리코 외무상은

블라디보스톡 방문을 통하여 일본이 앙가르스크-나훗카(Nakhodka)를 잇는

원유수송 파이프라인 루트를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약 75억달 러 상당의 지

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일본측 루트를 간선으로 하고, 중국

측 루트를 지선으로 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2)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이 제안한 두 가지 경합 루트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에서 파이

프라인을 도중에 분기시켜 일본과 중국 양쪽으로 공급하는 방식의 타협루트

11) 2003년 5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앙가르스크-다칭 루트를 추진하는데 유리한
러시아의 대 중국 원유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러시아의 민영 석유회사인 유코스
(Yu kos)사는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CN PC(Ch in a N ation al Petroleu m Corp )와
1,500억 달러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현재 검토 중인 러시아의
An gar sk (Irku tsk)에서 중국의 다칭(大慶, D aqin g)까지를 잇는 총연장 2,400 킬로미
터의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신아시아경제기술연
맹, 앞의 책.

12)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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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13)

(1)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사업은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협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북아 3

국에서 모두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은 중요성

을 더하게 된다. 잠재 매장량 규모가 약 12억 톤으로 풍부한 가스원을 보유

하고 있으며 이 중 코빅타(Kovykta)의 매장량이 8억 4000만 톤으로 가장 많

다. 영국석유(BP)가 32.9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을 러시

아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다. BP는 1997년 5억 7,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

분을 획득한 이래 지속적으로 탐사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한국은 1995년 이

후 한국가스공사(KOGA)를 중심으로 한 국내 9개사의 컨소시움이 본 사업

에 참여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08년 이후 연간 700만 톤의 천연가스를

30년간 국내에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파이프라인 연결 루트이다. 러시아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주요 소비국들 간에 경쟁을 붙임으로써 높은 공급가격을 유

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ㆍ일ㆍ중 3국의 제도화된 협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한중

일 3개국은 이르쿠츠-심양-대련-서해해저-평택 노선과 이르쿠츠크-하얼빈-심

양-단동-북한-평택 노선의 타당성 을 검토해 왔는데, 북한의 내부 사정과 북

핵문제 등에 따른 안보 불안요소로 전자의 서해해저를 통한 파이프라인 추

13)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2003.4 .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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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으로 결정되었다.14) 한국까지 연결시 파이프 연장은 4,000km ~4,800km,

공사비는 60억∼9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2) 사할린 가스전 개발

사할린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구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증 사할린 I 프로젝트와 사할린 II 프로젝트가 가장 사업성이 높은 것으

로 보인다. 사할린 I 프로젝트의 경우 매장량은 석유 3억 7천만 톤, 가스 3

억 4천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이르쿠츠크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미국의 엑

슨모빌(ExxonMobil) 30%, 사할린석유개발회사(SODECO)15) 30%, 로즈네프

트(Rosneft) 11.5%, 사할린모르네프테가스(SMNG-Shelf) 8.5%, 인도 ONGC

20%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할린 I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일본 열도

를 통과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일본과 생산물분배협정(PSA)을 맺고

있다. 사할린-일본 북부 연결시에는 1,400km의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의 경우 안정된 대금 회수가 가능하나 일본 시장이

충분한 수요를 제공해 주는가에 대한 우려의 측면도 있으며 기존 LNG 터

미널을 갖고 있는 기존 일본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할린 I 프로젝트의 한반도 경유 노선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시 극동시베리아 및

중국까지 다양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 경우 파이

프 연장길이는 약 3,000km, 공사비는 35억∼40억 달러로 추산된다. 또한 미

국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한·미 및 북·미관계를 종합적

14) 북한은 가격과 이동거리 등을 감안할 때, 이르쿠츠크보다는 사할린쪽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15) SODECO에는 일본석유공단(JN OC), 일본석유개발주식회사(JAPEX), 이토추상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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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해석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

반도 경유 노선은 북한문제, 경제적 타당성 문제 등 선결해야 할 많은 과제

들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사할린 II 프로젝트의 경우, 매장량은 원유 약 1억 톤, 가스 3억 2천만 톤

이 확인된 상태이고 쉘(Shell) 55%, 미쯔이(Mitui) 25%, 미쓰비시

(Mitsubishi) 20%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할린 II 프로젝트는 파이프

라인으로 수송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LNG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Shell

은 30억 달러 상당의 가스 액화 공장을 사할린 남부에 건설할 계획을 마친

상태이다.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한 LNG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할린 II 프로

젝트는 사할린 I 프로젝트만큼 동북아 협력 차원에서 큰 의의를 가질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에너지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 민간 및 정부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민간부문의 논의는 크게 학계 및 연구기관 차원과 구체적인 개발 및

수송프로젝트와 관계된 기업·산업계의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협력 체제에 관한 협조의 틀로는 유엔

아ㆍ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관여하고 있는 「북동아시아 에너지

고위 관료 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Cooperation in

N ortheast Asia)를 들 수 있다. UN ESCAP SOM은 동북아 역내의 에너

지개발과 시장 기능의 촉진을 통해 역내의 에너지 안보와 수급구조의 합리

화를 목적으로 한다. 2001년 10월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에서 동북아 국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하바로프스크 공동합의문(Khabarovsk

Communique)을 채택하고 고위관료회의(SOM) 및 Working Group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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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합의하였다.16)

2003년 4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4개국과

ADB, IEA, UNECE, APERC 등 국제 에너지 관련 기구들이 참석한 UN

ESCAP SOM이 개최되었다. 블라디보스톡 SOM은 공동합의문을 통해서 정

부간 실무협의회(Inter-Governmental Steering Committee of Senior

Officials) 회의의 정기적 개최, 에너지정책실무그룹(task force team)을 통한

동북아에너지협력합의서 초안과 전력망연계에 대한 공동연구 계획서의 마련,

그리고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의 설치 검토 등에 합의하였다.

에너지 협력조직체 구성과 관련하여 각국의 고위 관리로 구성되는 실무협의

회(Senior Officials Committee for Energy Cooperation in N orth-East

Asia)가 만장일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의사결정과 협의체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산하에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임시 사무국은 UN ESCAP이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동 회의에 일본과 중국의 대표가 파견되지 않은 것은 UN ESCAP이 주관하

는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 구성이 갖는 정치적인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17)

16) 하바로프스크 공동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중국, 북한, 일본, 몽고, 한국 그리고 러시아 6개국은 초국적 에너지 협력의 잠재
성을 인식하여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관심사를 공

유한다.
o 정부간 포럼을 통하여 이 지역의 효과적인 에너지 개발의 실현을 검토하고 촉진
한다.

o 환경을 고려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하여 고려한 동북아지역의 효율적인
에너지 시장을 발전시킨다.

17)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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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협력체의 형태와 범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가능한 형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현재 기능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 협력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바람직한 협력제의

형태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 기능, 및 제반 여건들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본 장에서는 크게 공동체 형태, 국가간기구 형태, 헌장

및 협약 형태, 지역협력체 형태 및 기술협력체 형태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

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 적용가능한 에너지 협력제의 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18)

가. 공동체 형태

공동체 형태의 에너지 협력체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대표적으

로 들 수 있다. ECSC는 단순히 에너지 협력을 넘어서 독일을 견제함으로

써 유럽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서 설립

되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ECSC는 유럽이 공동시장과 공동기구를 지

향하는 데 있어 교두보로서 활용되었다.

ECSC는 석탄 및 철강의 안정된 공급 및 분배, 적정한 가격 및 투자 보장,

공동시장 창설을 위한 동등한 상품 및 시장접근, 수출 및 수입제한 폐지와

차별행위 방지, 정부보조금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CSC의 기구로는 정책입안과 결정을 담당하는 최고위원회(High

Authority),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승인과 회원국간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하

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 최고위원회에 대한 견제-불신임 결의

권-및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공동의회(Common Assembly), 그리고 조약의

18) 큰 틀의 분류기준은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앞의 책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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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적용, 분쟁해결, 법적단일화 보장을 담당하는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를 들 수 게 있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ECSC가 유럽경제공동체

(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과 더불어 유럽공동체(EC)를 창설하는

데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회, 공동의회, 사법재판소는 국가간

협의체를 넘어서 초국가적 성격을 지니면서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초국가성(supranationality)의 부여는 각국의 주권의 일부를 이양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치

및 경제협력의 수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초국가성의 창출은 현실적인 어려움

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나. 정부간기구 형태

정부간기구(intergovermental organization)의 형태로는 국제에너지기구

(IEA)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IEA는 석유공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

한 체제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1974년 국제에너지 프로그램

(International Energy Program)에 의해 창설되었다. IEA는 비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정보제

공, 대안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 제고,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 지

원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회원국 정부의 공동정책 보조를 위한 에너지

포럼과 긴급공조대응조치(Coordinated Em ergency Response Measure:

CERM)를 운영하고 있다.

IEA의 주요 기구로는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되는 이사회(Governing

Council), 주요 이슈들에 대한 상설그룹(Standing Groups), 비회원국, 에너

지 연구 및 기술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Committees), 그리고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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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iat)을 들 수 있다.

IEA는 기본적으로 OECD와 연계된 에너지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OECD라는 특정 회원국들에 의해서 설립된 바 OECD가 추구하는 목표를

공유하는 회원국들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용이하고 제한된 목표를 추구한

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부간기구 형태의 에너지 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산유국간 에너지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국가간 협력체로는 산유국협력기구

(OPEC)를 들 수 있다. OPEC 역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회원국 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부간 협력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간 기구의 형태는 특정한 목표 하에서 주권의 이양 없이 협력을 도모

할 수 있다는 데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IEA나 OPEC의 경우

정부간 기구가 추구하는 목표가 참여국이 추구하는 이익을 분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합목적성과 OECD와 같은 여타 정부간 기구에 의한 효율성 증대가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 헌장 및 협약 형태

헌장 및 협약 형태의 에너지 협력체로는 에너지헌장협약(ICT)을 대표적으

로 들 수 있다. 에너지헌장(Energy Charter) 및 에너지헌장협약(Energy

Charter Treaty)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법적인 틀(legal

framework)과 행동원칙(code of conducts)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에너지 시장 개방 및 다변화를 추구

하고 있다. ICT는 1994년 12월 17일 서명되었으며 1998년 4월부터 발효되

었다.

ICT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요자로서의 유럽과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러시

아간의 협상이 핵심적 요소이며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산업 부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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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투자를 제공해 주고 서방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

하는 한편 투자, 무역, 통과 및 에너지 효율성 등 에너지 협력의 전반적 문

제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기구 및 구조에 있어서 ICT의 중심이 되는 헌장회의(Energy Charter

Conference)는 산하에 투자, 무역, 통관 등의 이슈를 담당하는 소그룹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작은 규모로 사무국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국제기구와의 업

무중복을 방지하고자 한다.

헌장 형태로서의 ICT는 특정한 선택적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회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헌장

형태의 에너지 협력체는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을 추구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같은 지역적, 내용적으로 제한적 목표를 추진하는 데

에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라. 지역협력체 형태

지역공동체에 수반된 에너지 협력체는 보다 전반적인 지역경제협력의 일

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에너지 협력체는 경제협력 및 공동시장 추진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역시 유럽통합이라는 지역협력 하에

서 이루어진 지역협력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ASEAN을 중

심으로 역내 에너지 정책의 통합을 목표하고 있는 아세안에너지장관회의

(AMEM) 및 에너지문제에 대한 공동연구기구(ACE) 등을 지역협력체의 일

환으로서의 에너지 협력체로 들 수 있다. NAFTA의 경우 회원국간의 에너

지장관 협의체로서 북미에너지 Working Group (NAEWG)을 운영하고 있

으며 지역 에너지 문제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검토 및 시장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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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체 하의 에너지 협력체는 그 범위와 목적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협의기구가 될 수 있으나 지역협력의 전반적인 수준에 따라 에너

지 협력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 자체의 차원을 넘어

선 외부적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협력이 상당부

분 진행된 경우 지역협력체 형태로의 에너지 협력은 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

지게 되며 반대의 경우 에너지 협력의 진행에 있어 지역협력의 정체가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 기술협력체 형태

기술협력체로서의 에너지 협력은 정부간 협력이나 지역협력보다 낮은 단

계에서 진행될 수 있다. Mercosur를 중심으로 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의 에너지협력체는 기술적 협력 및 에너지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등을

다루고 있다. 기술협력체의 경우 지역협력의 초기단계로 활용될 수 있고 다

른 민감한 이슈들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에너지 협력체이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이 요구하는 내용이 단순한 기술적 협력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단계 및 다른 형태로 이행되어야 하는 제도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바.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의 가능한 형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국제적,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협

력체가 기능하고 있으며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 협력체의 범

위와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우선 동북아 협력이 지역적인 차원

에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동북아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선 포괄적 형태

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협력의 형태가 결정되게 된다. 또한 동북아 에너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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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추구하는 목표들이 특정한 부문을 지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에너지 이슈들을 포괄하는지의 여부도 에너지 협력체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

다. 아울러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동북아 지역협력의 일환으로 추구되는가의

연계성 문제에 따라 협력의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만약 동북아에너지 협력이 에너지헌장 방식을 택하게 되면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19)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방식을 취하게 되면 정부간 차원

을 넘어선 초국가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정부간 협력의 형태는 그 수준에

따라 ICT와 같은 국제적 차원에서부터 기술협력체와 같은 낮은 단계의 협력

체까지 포함하게 된다.

현재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로는 그 범위를 동북아

6개국으로 한정하고 한, 중, 일은 수요자의 입장, 러시아는 공급자의 입장,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 북한, 몽골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자주 원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협력의 일차적인 형태는 동북아 6개국간 고위관료회

의(SOM)와 같은 정부간 기구 설립이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경우 특정한 에너지문제, 포괄적 경제적 문제, 정치

적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능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

우 에너지 협력체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지역협력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공동체기구의 설립은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은 일정부분 주권의 이양이 필요한 부분이

며 참여국들의 신뢰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동북아에서 이러한 공동체 기구의 설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지역협력체 방안은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지역협력체

19) 동북아에너지헌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기능적 범위는 에너지 투자의 보장, 무역의
촉진, 통과의 자유, 분쟁해결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과 관련되는 상업적 교역에
관한 포괄적 주제들을 포함하게 된다. 반면에 동북아지역에서 에너지공동체가 추진
되는 경우에는 기능적 범위는 주로 수요자의 관심 사항에 국한되게 될 것이다. 신
아시아경제기술연맹,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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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고히 자리잡은 상황에서 공동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에너지 협력을 추구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는 국제적, 지역적, 이슈적 차원이 혼합된 상태로 이

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에너지 헌장 또는 국제에너지기구

가입을 통해 포괄적인 범위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공유할 수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한·중·일 협력 및 ASEAN +3 협력 심화의 일환으로

에너지 문제를 거론하고, 구체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등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한 참여국 정부간 협의체를 설립하고

이의 지속적인 유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협력체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방안

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특정이슈에 대한 협력체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협력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정책적 조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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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문제점

가. 정치적 장애요소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 일차적인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역내 정치적,

안보적 불안전성이다. 냉전 종식 이후 상당부분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동북

아 국가들간, 특히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북한

의 핵개발로 인한 위기상황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

아,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간의 일본 북방 4개도

반환문제에 따른 분쟁은 일-러간 협력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중국은 동시베

리아 앙가르스크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하는 사업이 착수 단계에서 일본의

제안에 의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등 일-중간

갈등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국가간 관계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 내부에서도 정치적 불안정성이 존재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협력체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경제적 장애요소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또다른 장애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

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투자와 시장상황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에

너지 공동개발과 관련된 거대한 규모의 투자자금 확보에도 불확실성이 존재

하고 또한 역외 공동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요 에너지 자원은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자원의 개발

문제는 지역 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해관계국들도 관련되는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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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나타내고 있다.20)

그러나 더 큰 경제적 장애요소는 역내 국가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중심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러시아, 북한, 중국이 모두 경제전

환기에 있으며 내부적으로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북아 에

너지 협력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안정 여부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참여국들간 경제 발전 단계의 격차 및 체제의 상이성

역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다. 기술적 장애요소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적 장애

요소도 존재한다. 참여각국간 기술 격차와 표준 시스템의 상이성을 비롯하여

개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미비된 상태이며 시베리아 개발의 경우

기후조건도 좋지 못한 관계로 시베리아 동토 지역의 파이프라인 건설이 용

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 제도적 장애요소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에너지 문제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한 에너

지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공감대

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협력체를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에너지 수입국들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성을 내재

하고 있으며 수출국인 러시아를 포함할 때는 더욱 다양한 목표가 존재하게

20) P a ik , Keu n -Wook , Gas an d Oil in N orth eas t A s ia , Th e Royal In st it u t e of
In t ern a t ion a l Affa ir s, 1995, p . xvii.

- 29 -



된다. 협력의 범위에 있어서도 한국이 동북아 국가들간의 에너지 협력에 대

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국, 한국 그리고 ASEAN을 포함

하는 ASEAN +3의 에너지협력의 틀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상이한

국가간 입장을 조율할 협력의 기제로 작용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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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과제

가. 동북아 경제협력과의 연계 강화

(1) 제도화의 필요성

동북아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투자 및 운영이

필요한 바, 이를 일관되게 수행할 다자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증대

되고 있다. 에너지 협력기구의 제도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여기에는 정부대표간 포럼, 전문가 포럼, 비지니스포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기구(가칭)의 창설을 고려해 볼 수

도 있다.

제도적 장치는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

로 수행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는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불

확실성을 제거하고 참여국들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간의 연계 강화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간의 연계를 병

행시켜 나가는 바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규모·단기적 프로젝트의 경우

에는 양자간 접근방식을,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다자간 접근방

식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양자간 협력에 있어

서 투자 안전 보장, 관세 및 기타 세금 통일, 파이프라인 운영 규칙, 공급안

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의

틀 속에서 공동합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지역협력 차원에서는 보다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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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와 같은 상위 차원과 구체적

인 실행이 가능한 하위 차원의 협력 기제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역협력

의 동력을 제고할 수 있다.

동북아 공동에너지 개발은 철도연결(TSR, TKR, TCR)과 더불어 실현가능

성이 높은 지역 협력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협

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수송의 문제가 광범위한 차원의 물

류 네트워크로 분류될 수 있는 바, 양 사업을 함께 전략적으로 고찰해 볼 필

요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특정 프로젝트 위주의

구속력 있는 합의(agreem ent) 창출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의 신중한 검토

(1) 에너지 수급 안정 공고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일차적으로 에너지원의 안정된 수급을 통한 장기적

성장 기반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뒷

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선택은 실행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

치적 논리에 의거하여 비경제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

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공동개발 사업이 민간기업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사업 주체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지나치게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경제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스전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면밀한 검토 없

이 시간에 쫓겨 착수할 경우,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달리 파이프라인 사업(PNG)은 초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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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비용이 대단히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고려가 있어야 한

다.21)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개발에 필요한 자금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 있어서 새로이 등장할 수 있는 숨겨진 비용

(hidden cost)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파트너로 참여하게 될 일부 국가들의 왜곡된 가격구조, 조세제도, 각종 규제

및 관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러시아의 지방 차원의 사

업파트너들은 과거 지방정부와 연계된 느슨한 형태의 계약을 선호했던 경향

이 있었으나 여기서 오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인 형태의

사업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프로젝트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체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미국수출입 은행의 정치적 위험보장(political risk cover),

국제금융공사(IFC)의 부분적 위험보장 및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정치

적 리스크 커버 프로그램 등의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우선순위의 설정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

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프로젝트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바, 특정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채택하거나 배제하기보다는 제한된 재원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 마련이 중요하다. 이는 단기, 중기,

장기 프로젝트를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합의 도출을 가능하게 하고 각각의

2 1)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파이프라인 연결공사의 타당성 조사가 2003년 마무리됨에 따라 同결
과를 가지고 사할린 프로젝트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사할린 I 프로젝트의 경우, 일본과
이미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며 우리는 일본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물량의 가스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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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들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보다 큰 협력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국제금융기구와의 연계 강화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는 바, 국제금융기구

(IMF, World Bank, ADB, EBRD)의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

로 보인다. 국제금융기구 차원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사업을 연계시

켜 공동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북한, 몽고 등 저

개발국가의 참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동북아개발

은행(N EADB)을 설립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로 지원을 모색해 볼 수 있

다. N EADB에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요 참가국뿐만 아니라 미국

및 EU의 부분적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

제금융기구의 동원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바 동북아 에너지 협

력의 긍정적 요소를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홍보,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

(4) 이익공동체의 실현

지역협력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협력을 통해 이익

을 누릴 수 있는 이익공동체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익공동체는 일차

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상호증대를 염두에 두게 되지만 아울러 정치, 안보적

이해관계도 고려될 수 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도 경제적 이해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회원국들에 의해 비준되었던 점

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동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가 이익공동체로서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성공을 좌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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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이 협력으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한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특정 부

문에서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합의가 필요하게 된다.

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1) 동북아 안보 증진 모색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상업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전략적, 안보적 관점

에서도 의미를 지니는 바 경제와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

된다. 안보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협력은 우선 상호 이익에 기반한 에너지 협

력을 통해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원 공

급을 위한 핵 및 원자력 자원의 개발에 있어 상호견제 및 협력체제를 유지

함으로써 이들 자원들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되지 않고 평화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공동관리 체제를 구축한다는 데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북한 관련 문제점들의 신중한 해결 모색

동북아 에너지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북한을 파트너로 참여시킴으로써 동북아 안보에

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향후 동북아 안보에 일차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

- 35 -



이 핵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지속해야

한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의 해결은 경제안정의 급선무인 바, 공동 에너지

개발 및 수급 안정은 일차적으로 북한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북

한의 시장지향적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에너지

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 및 교역 확대를 모색하는 것도

한국 정부의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을 통한 대북관계 개선 및 평화정착은 그 진행과정에

서 여러 변수들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북한이 내부적으로 (국제)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계약 자체가 법적으

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거시경제

환경이 취약함에 따라 예기치 않았던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바, 이에 대비

한 대책 마련을 초기부터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북한과 관련한 에너지 문제는 기존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와 양립 가능 여

부를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경수로 건설에 이미 상당부분

기초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바, 중복투자를 수행할 여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북한

통과 문제는 안보적, 전략적 차원에서의 중요성도 지니고 있는 바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라.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전환 모색

현재 동북아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가 공급을 독점하고 한국, 일본, 중국은

수요과점을 이루는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수요자간에 경쟁적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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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구조로 이어지며 나아가 가격 상승 및 에

너지자원 비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독점적 공급자와의 협

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

장구조를 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들 3

개국간 협력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원 공급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 대한

기존의 아시아 프리미엄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논

의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원 공급을 안정화·제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에너

지헌장협약(Energy Charter Treaty)에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에너지

헌장협약은 러시아와 서방국가간 수급 안정성을 증진시켜 왔으며 한국도 이

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에너지 수급 및 개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미 에너지헌장의 부의장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도 곧 정식 회원 가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공조 강화라

는 차원에서도 에너지현장협약 가입은 그 필요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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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로드맵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역

내 각국이 처한 에너지, 경제 전반 및 정치적 상황에서 출발점을 찾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입장에서 공동의 목표가 도출된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닽

성해 나가기 위한 협력체의 형태를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에너지 협력

체의 장단점 및 적용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기본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들이 분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협

력이 추구해야 할 과제들이 도출된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로드맵 작성에 있어 아래 사항들은 향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다.

가. 협력범위의 설정

협력범위의 설정에 있어서는 (1) 동북아 3개국(한·중·일), (2) 동북아 6

개국(한·중·일+러시아, 북한, 몽고), (3) ASEAN / ASEAN +3, (4) 미국의

참여 여부 등이 주요한 분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협력체의 형태 및 성격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가 정부간 협의기구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지 일정

부분의 초국가적 자율성을 지닌 공동체 형태의 기구가 될 것인지의 여부가

관심사이다. 또한 에너지 협력체가 전반적인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목적을 지니는 자율적인 기구로 유지될 것

인지가 주요한 고려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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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기타 변수들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은 협력의 범위와 속도를 결

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1) 사안의 긴급성

전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에너지 위기는 동북아 협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 및 경제협력이 가속화되었던 경

험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사안의 긴급성은 에너지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치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다 신속한 형태의 협력체 형성을 가능하게 한

다.

(2) 지역협력의 진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환경이 된다. 지역협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동

북아 에너지 협력도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속도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역협력이 지지부진할 경우 에너지 협력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 및 후자의 경우 모두 에너지 협력이 하나의

선도적(pioneering) 프로젝트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핵문제의 해결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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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핵문제 자체가 에너지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북핵문제 해

결의 방식에 따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시각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에너지 공급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의사

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국 정부 및 미국기업들의 정

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 따라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

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개연성이 높다. 동북아 에

너지 협력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입장과 지지는 협력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미국의 부정적 입장은 협력의 심화에 있어 주요

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림 2>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분석틀

주요 참여국의 입장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에너지 수급 문제의 해결

아시아 프리미엄의 축소

에너지 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가속화

대북 에너지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기여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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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현황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 이르쿠츠크, 사할린
에너지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문제점
정치적 장애요소; 경제적 장애요소;
기술적 장애요소; 제도적 장애요소

기타 변수들
사안의 긴급성
지역협력의 진전
북핵문제의 해결
미국의 시각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형성
협력범위의 설정
협력체의 형태 및 성격
- 공동체 ; 정부간기구 ; 헌장 및 협약 ; 지역협력체 ; 기술협력체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과제
동북아 경제협력과의 연계 강화
- 제도화의 필요성
-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간의 연계 강화
경제적 타당성의 신중한 검토
- 에너지 수급 안정 공고화
- 우선순위의 설정
- 국제금융기구와의 연계 강화
- 이익공동체의 실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 동북아 안보 증진 모색
- 북한 관련 문제점들의 신중한 해결 모색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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